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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특수성 반영한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필요

 강도용 ❙ 전라남도 농업인단체협의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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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특수성 반영한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필요 

강도용 ❙ 전라남도 농업인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가. 주요 현황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획정으로 농어촌 정치적 고립 및 소외 심화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당시 강원도 지역 내 5개 시·군(태백·횡성·

영월·평창·정선)을 통합한 선거구 발생 

    -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16년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제2항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제1항 제2호의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 규정 신설  

 ❍ 그러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4개 시·군을 결합한 거대 선거구 

총 15곳 발생 

    - 주로 농어촌 지역이 많은 강원도(5곳), 충북(1곳), 전북(1곳), 전남(4곳), 

경북(2곳), 경남(2곳)에 집중 

나. 관련 문제 

 인구수를 절대 기준으로 한 현행 선거구 획정 제도는 지역 특수성과 대표성 

반영에 한계

 ❍ ▲ 각 시군의 지리적․경제적․행정적 특수성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는데 

예로 ▲ 선거구 내 지역 간 정책 수혜 편차에 따른 갈등 유발 및 심화 

▲ 지역구 수시 변동에 따른 정책 지속성 확보에 어려움 등 각종 부작용 발생

 ❍ 지역구 통폐합에 따른 농어촌 주민의 정치적 소외와 각종 정책 수혜 부재 

등의 문제로 인구 이탈을 부추겨 지방소멸이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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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농업·농촌 여건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대변할 

국회의원 수가 지속해서 줄어 각종 농정현안 해결에도 차질  

  ❍ 이는 결국 국토 균형발전 저하 및 지역 간 불균형 심화로 이어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농어업·농어촌 특수성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필요  

다. 정책 제언 

 선거구 획정 시 농어업·농어촌 현실과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직

선거법」 개정건의

 ① 배경 및 목적

 전라남도는 도서 지역이 많고 인구밀도가 낮아서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인프라가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이 많으며 지방소멸의 현실화에 농산어촌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전국적인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농산어촌 주민들의 정치적 참여와 대표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인구의 도시 집중화, 농산어촌의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인구를 우선으로 하여 그 외의 고려 요소 등으로 선거구를 획정

하는 경우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전라남도의 현실을 반영해서 지역 범위를 정하고 면적 범위도 한계선을 

두어서 농산어촌 특수성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

하는 것이 목적임.

 ② 건의 내용

 전라남도는 도서 지역과 내륙지역으로 구분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되 도서 지역은 

면적과 인구를 참고하며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함. 

선거구를 획정할 때, 교통 및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획정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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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도민의 의견 수렴 지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지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선거구를 구성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획정,  

내륙지역은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선거구를 획정할 것을 

건의함.

 농산어촌 지역은 인구보다 면적을 우선으로 하여 농어촌 지역의 고유성 

강조하고 농어촌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선거구를 구성하게 하며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 강화가 된 선거구 및 

도시지역은 인구를 우선으로 하여 선거구를 획정해야 함. 전국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지역의 균형을 고려해야 함.

 ③ 기대효과

 전라남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농산어촌 

도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되고 정치적 권익이 보장될 수 있음.

 국가 균형 발전 실현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지역 간의 균형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은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선거구 획정에서 양쪽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함으로써 민생정책 및 공공예산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 이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 사회, 문화, 인프라 등의 

발전을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계기가 기대됨.

  지역 간 협력 강화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지역 간의 균형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은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서로 다른 지역 간의 경제, 

기술, 문화 등의 교류와 공동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고 

상생하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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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어촌의 발전과 보전

 농산어촌 지역의 균형적인 대표성은 해당 지역의 발전과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선거구 획정을 

통해 농산어촌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요구사항이 

고려되는 경우, 농산어촌의 발전에 필요한 정책과 지원이 보다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진보당 전남도당 의견서

 김선동 ❙ 진보당 전남도당 총선특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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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진보당 전남도당 의견서 

김선동 ❙ 진보당 전남도당 총선특위 위원장

1. 현행 전남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현황

전라남도(지역구 : 10)

목 포 시 선 거 구 목포시 일원

여 수 시 갑 선 거 구
돌산읍, 남면, 삼산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만덕동, 
삼일동, 묘도동

여 수 시 을 선 거 구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화정면, 둔덕동,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순천시광양시곡성군
구 례 군 갑 선 거 구

순천시 승주읍, 서면,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향동, 매곡동, 삼산동, 조곡동, 덕연동, 
풍덕동, 남제동, 저전동, 장천동, 중앙동, 도사동, 왕조1동, 
왕조2동

순천시광양시곡성군
구 례 군 을 선 거 구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일원, 곡성군 일원, 구례군 일원

나 주 시 화 순 군
선 거 구

나주시 일원, 화순군 일원

담양군함평군영광군
장 성 군 선 거 구

담양군 일원, 함평군 일원, 영광군 일원, 장성군 일원

고흥군보성군장흥군
강 진 군 선 거 구

고흥군 일원, 보성군 일원, 장흥군 일원, 강진군 일원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선 거 구

해남군 일원, 완도군 일원, 진도군 일원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선 거 구

영암군 일원, 무안군 일원, 신안군 일원

선거구 2019.01 2023.01

상한/하한 273,129명 / 136,565명 271,042명 / 135,521명

목포시 231,890 216,640

여수시갑 139,027 125,749(하한에 9,772명 부족)

여수시을 144,087(여수시 283,114) 148,746(여수시 27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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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 제 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범위(제25조제1항제2호, 인구비례 2:1)

   ⚪ 하한인구수 : 135,521명  ⚪ 상한인구수 : 271,042명

   ※ 평균인구수(전국인구수÷지역선거구수) 203,281명 기준 인구편차 상하 33⅓%

- 2023년 1월 현재 여수시갑 선거구는 하한인 135,521명에 9,772명이 부족한 

125,749명에 불과함.

- 2023년 1월 현재 여수시 인구는 274,495명으로 상한인 271,042명을 초과함.

- 2023년 1월 현재 순천시 인구는 278,712명으로 상한인 271,042명을 초과함.

- 2023년 1월 현재 순천시 인구가 여수시 인구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는 여수시가 2곳이고 순천시는 1곳에 불과함.  

3. 해결방안

  ① 여수시의 인구가 국회의원 선거구 상한을 초과하였으므로 여수시갑과 

여수시을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조정하여 2개의 선거구로 해야 함.

  ② 순천시의 인구가 국회의원 선거구 상한을 초과하였으므로 순천시갑과 

순천시을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분할하여 2개의 선거구로 해야 함.

  ③ 이에 따라 현행 전남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10개에서 11개로 증가해야 함.

선거구 2019.01 2023.01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262,135(해룡면 51,869) 260,947(해룡면 57,122)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228,281(순천시 280,150) 221,590(순천시 278,712)

나주시화순군 177,787 178,648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179,924 171,738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183,710 169,008

해남군완도군진도군 154,228 142,704

영암군무안군신안군 177,835 180,937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토론문

 김선명 ❙ 순천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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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토론문 

김선명 ❙ 순천대학교 교수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의 주요 이슈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기준을 인구 기준과 자치

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범위는 하한인구수 

135,521명, 상한인구수 271,042명이며,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는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기준이다. 다만 예외 조항으로서 인구범위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는 기준을 두고 있다.  

  이러한 예외 규정에 근거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에서 

순천시 해룡면이 분할되어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지역으로 

속하게 되었다(부칙 제2조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참조).

<표 1> 「공직선거법」상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

구  분 주요 내용

인구기준일(제25조제1항제1호) 2023. 1. 31. 

지역선거구수(제21조제1항) 253개

인구범위

(제25조제1항제2호, 인구비례 2:1)

⚪ 하한인구수 : 135,521명

⚪ 상한인구수 : 271,042명

 ※ 평균인구수(전국인구수÷지역선거구수)

    203,281명 기준 인구편차 상하 33⅓%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

(제25조제1항제2호)

⚪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음 

⚪ 다만, 인구범위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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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공직선거법[시행 2022. 8. 17.]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에서 획정기준 불부합 

국회의원선거구는 전체 253선거구 중 인구상한 초과 18선거구, 인구하한 

미달 11선거구,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 1선거구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전남지역은 여수시갑이 인구수 125,749명으로서, 인구하한 

기준 135,521명보다 9,772명이 미달되어 획정기준 불부합 선거구에 해당되고 있다. 

조항 주요 내용

제25조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
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개정 2016. 3. 3.>

 1.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2.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

할 수 있다.   ➁ ∼ ③ 생략

부칙 제2조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하여 

강원도 춘천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강원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

양구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전라남도 순천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②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을 분할하여 각각 경기도 화성시갑국회의원지역구와 

화성시병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의견 청취 <전라남도> ∥ 15

<표 3> 획정기준 불부합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현황

시·도 정수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수
인구범위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상한 초과 하한 미달
계 253 18 11 1

서 울 특 별 시 49 1 - -
부 산 광 역 시 18 1 3 1
대 구 광 역 시 12 - - -
인 천 광 역 시 13 1 1 -
광 주 광 역 시 8 - - -
대 전 광 역 시 7 - - -
울 산 광 역 시 6 - - -
세종특별자치시 2 - - -
경 기 도 59 12 2 -
강 원 도 8 - - -
충 청 북 도 8 - - -
충 청 남 도 11 1 - -
전 라 북 도 10 1 3 -
전 라 남 도 10 - 1 -
경 상 북 도 13 - 1 -
경 상 남 도 16 1 - -
제주특별자치도 3 - - -

<표 4> 획정 기준 불부합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세부 내역

구분 시·도 선거구
인구수

(편차)
비  고

상한

초과

서울 강동구갑
284,553

(+13,511)
ㅇ (인구수) 강동구 460,141명(갑‧을)

부산 동래구
273,177

(+2,135)
ㅇ (인구수) 동래구 273,177명

인천 서구을
323,235

(+52,193)
ㅇ (인구수) 서구 592,298명(갑‧을)

경기

수원시무
280,243

(+9,201)
ㅇ (인구수) 수원시 1,191,620명(갑‧을·병·정·무)

평택시갑
282,563

(+11,521)
ㅇ (인구수) 평택시 580,011명(갑‧을)

평택시을
297,448

(+26,406)

고양시을
312,152

(+41,110)
ㅇ (인구수) 고양시 1,077,599명(갑‧을·병·정)

고양시정
271,512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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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도 선거구
인구수

(편차)
비  고

시흥시갑
286,940

(+15,898)
ㅇ (인구수) 시흥시 513,468명(갑‧을)

하남시
326,496

(+55,454) 
ㅇ (인구수) 하남시 326,496명

용인시을
271,326

(+284) 
ㅇ (인구수) 용인시 1,074,650명(갑‧을‧병‧정)

용인시병
289,443

(+18,401) 

파주시갑
321,755

(+50,713) 
ㅇ (인구수) 파주시 495,480명(갑‧을)

화성시을
351,194

(+80,152) 
ㅇ (인구수) 화성시 914,500명(갑‧을‧병)

화성시병
302,178

(+31,136) 

충남 천안시을
289,393

(+18,351) 
ㅇ (인구수) 천안시 656,955명(갑‧을‧병)

전북 전주시병
287,348

(+16,306) 
ㅇ (인구수) 전주시 650,596명(갑‧을‧병)

경남 김해시을
281,737

(+10,695) 
ㅇ (인구수) 김해시 534,935명(갑‧을)

하한

미달

부산

남구갑
126,976

(△8,545) 
ㅇ (인구수) 남구 256,190명(갑‧을)

남구을
129,214

(△6,307) 

사하구갑
131,021

(△4,500) 
ㅇ (인구수) 사하구 301,912명(갑‧을)

인천 연수구갑
133,276

(△2,245) 
ㅇ (인구수) 연수구 385,573명(갑‧을)

경기

광명시갑
134,855

(△666)
ㅇ (인구수) 광명시 287,603명(갑‧을)

동두천시

연천군

133,205

(△2,316) 

ㅇ (인구수) 동두천시 91,255명

            연천군   41,950명

전북

익산시갑
130,674

(△4,847) 
ㅇ (인구수) 익산시 273,266명(갑‧을)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130,912

(△4,609) 

ㅇ (인구수) 남원시 77,755명

            임실군 26,470명

            순창군 26,687명

김제시

부안군

131,681

(△3,840) 

ㅇ (인구수) 김제시 81,662명

            부안군 50,019명

전남 여수시갑
125,749

(△9,772)
ㅇ (인구수) 여수시 274,495명(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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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대 국회의원선거 전라남도 선거구 읍면동 현황

  전라남도 국회의원선거 선거구는 10개 지역이다. 10개 지역 중 여수시만 

자체적으로 여수시갑, 여수시을 2개 선거구로 구성되었고, 순천시는 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해룡면이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분할 편입되어, 전체 선거구가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과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로 분할되었다. 

  이는 공직선거법의 선거구획정 기준인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 기준에서 

벗어난 예외 기준이 적용된 경우로서, 순천시도 여수시처럼 자체 2개 선거구로 

분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룡면만 광양시곡성군구례군에 편입시킨 것은 

전라남도 선거구를 1개 추가하기 어려웠던 사정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표 5> 전라남도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현황

구분 시·도 선거구
인구수

(편차)
비  고

경북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132,297

(△3,224) 

ㅇ (인구수) 군위군 23,307명

           의성군 50,123명

           청송군 24,250명

           영덕군 34,617명

분할

금지
부산

북구

강서구을
266,669

ㅇ (인구수) 북구   278,575명

           강서구 143,066명(인구범위 충족)

선거구명 정수 구시군명 읍면동명

목포시 1 목포시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산정동, 연산동, 원산동, 대성동, 

목원동, 동명동, 삼학동, 만호동, 유달동, 죽교동, 북항동, 

용해동, 이로동, 상동, 하당동, 신흥동, 삼향동, 옥암동, 

부흥동, 부주동

여수시갑 1 여수시

돌산읍, 남면, 삼산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만덕동, 삼일동, 묘도동

여수시을 1 여수시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화정면, 둔덕동,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순천시광양시

곡성군구례군갑
1 순천시

승주읍,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서면, 황전면, 월등면, 향동, 매곡동, 삼산동, 조곡동, 

덕연동, 풍덕동, 남제동, 저전동, 장천동, 중앙동, 도사동, 

왕조1동, 왕조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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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명 정수 구시군명 읍면동명

순천시광양시

곡성군구례군을
1

광양시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골약동, 중마동, 광영동, 태인동, 금호동

순천시 해룡면

곡성군
곡성읍, 오곡면, 삼기면, 석곡면, 목사동면, 죽곡면, 고달면, 

옥과면, 입면, 겸면, 오산면

구례군
구례읍, 문척면, 간전면, 토지면, 마산면, 광의면, 용방면, 

산동면

나주시화순군 1

나주시

남평읍, 세지면,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 다시면, 

문평면, 노안면, 금천면, 산포면, 다도면, 봉황면, 송월동, 

영강동, 금남동, 성북동, 영산동, 이창동, 빛가람동

화순군
화순읍,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도곡면, 

도암면, 이서면, 백아면, 동복면, 사평면, 동면

담양군함평군

영광군장성군
1

영광군
영광읍, 백수읍, 홍농읍,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서면, 

군남면, 염산면, 법성면, 낙월면

담양군
담양읍, 봉산면, 고서면, 가사문학면, 창평면, 대덕면, 무정면, 

금성면, 용면, 월산면, 수북면, 대전면

장성군
장성읍, 진원면, 남면, 동화면, 삼서면, 삼계면, 황룡면, 

서삼면,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함평군
함평읍, 손불면, 신광면, 학교면, 엄다면, 대동면,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고흥군보성군

장흥군강진군
1

장흥군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 용산면, 안양면, 장동면, 장평면, 

유치면, 부산면, 회진면

고흥군

고흥읍, 도양읍, 풍양면, 도덕면, 금산면, 도화면, 포두면, 

봉래면, 동일면, 점암면, 영남면, 과역면, 남양면, 동강면, 

대서면, 두원면

보성군
보성읍, 벌교읍, 노동면, 미력면, 겸백면, 율어면, 복내면, 

문덕면, 조성면, 득량면, 회천면, 웅치면

강진군
강진읍, 군동면, 칠량면, 대구면, 마량면, 도암면, 신전면, 

성전면, 작천면, 병영면, 옴천면

해남군완도군

진도군
1

해남군
해남읍,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송지면, 북평면, 북일면, 옥천면, 

계곡면, 마산면, 황산면, 산이면, 문내면, 화원면

완도군
완도읍, 금일읍, 노화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청산면, 소안면, 금당면, 보길면, 생일면

진도군 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의신면, 임회면, 지산면, 조도면

영암군무안군

신안군
1

무안군
무안읍, 일로읍, 삼향읍, 몽탄면, 청계면, 현경면, 망운면, 

해제면, 운남면

영암군
영암읍, 삼호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

신안군
지도읍, 압해읍, 증도면, 임자면, 자은면, 비금면, 도초면, 흑산면,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안좌면, 팔금면, 암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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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특례 선거구 현황

   (「공직선거법」법률 제17070호, 2020. 3. 11. 부칙 제2조)

3. 획정 기준 불부합 전라남도 선거구 조정 제안

  순천시를 제외한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불부합 지역은 여수시갑으로서  

인구수 125,749명, 인구하한 기준 135,521명보다 9,772명이 미달된다. 따라서 

여수시갑 선거구가 선거구획정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조정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획정안 조정 기준을 제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선행되어야 할 필수 기준은 공직선거법에서 제시

하는 기준이다. 첫 번째는 조정되어야 할 선거구의 인구가 인구범위 하한

인구수 135,521명보다 많아야 하며, 상한인구수 271,042명보다 적어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기준이다. 

  물론 ‘인구범위에 미달하는 자치구ㆍ시ㆍ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수

(편차)
비  고

화성시갑 261,128 ㅇ (인구수)   화성시              914,500명(갑‧을‧병)

  ※ 화성시갑 봉담읍(분천리 외)    6,491명

  ※ 화성시병 봉담읍(상리 외)      81,592명화성시병
302,178

(+31,136)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을

145,580

ㅇ(인구수)   춘천시(신북읍,동면,서면,사북면,북산면,신사우동)    58,742명

철원군                             42,174명

화천군                       23,323명

양구군                       21,341명

  ※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227,881명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을

260,947

ㅇ (인구수)  순천시(해룡면)                         57,122명

광양시                               152,163명

곡성군                       27,070명

구례군                       24,592명

  ※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221,5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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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이는 예외 규정으로서 자체 자치구에서 

조정하는 것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타당한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기준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여수시갑 선거구획정 조정안의 선정 

기준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수 상하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조정된 선거구 인구 조합이 

9,772명 초과 13,225명 미만이 되어야 한다.

  둘째,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의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여수시 자체 읍면동의 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선거구획정의 취지로 본다면 자체 읍면동의 조정을 하더라도 가능한 

선거구간 지리적 근접성이 강한 지역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자체 읍면동의 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조정한다면, 여러 대안 중에서 

합산 인구가 적은 지역을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필수 기준

  ○ 인구범위(제25조제1항제2호, 인구비례 2:1)

    ⚪ 하한인구수 : 135,521명

    ⚪ 상한인구수 : 271,042명

  ○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제25조제1항제2호)

    ⚪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 다만, 인구범위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 여수시 선거구획정 조정안 선정 기준

  ○ 인구 조합이 9,772명 초과 13,225명 미만

  ○ 여수시 자체 읍면동의 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조정

  ○ 여수시 내에서 선거구간 지리적 근접성

  ○ 대안 중에서 합산 인구가 적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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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여수시 선거구 인구수 현황(2023년 1월 31일 기준)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여수시 선거구 읍면동 인구수 분석을 통해 선거구

획정 조정안 대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수시갑은 하한인구수 기준 대비 9,772명이 부족하고, 여수시을은 상한

인구수 기준 대비 13,225명이 초과되므로, 여수시을 읍면동 지역에서 조정될 수 

있는 인구수 범주는 9,772명보다 크고, 13,225명보다 적은 지역이 여수시갑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이 범주에 속한 여수시을 읍면동을 추출하면, 율촌면

(5.996명), 화양면(6,312명), 화정면(1,322명), 화정면개도출장소(770명), 둔덕동(9,782명), 

주삼동(7,873명) 6개 지역이다. 

선거구

총계 274,495

여수시갑 125,749 여수시을 148,746

돌산읍 2,515 소라면 22,110

돌산읍우두출장소 8,320 율촌면 5,996

돌산읍죽포출장소 1,862 화양면 6,312

남면 2,696 화정면 1,322

삼산면 2,014 화정면개도출장소 770

동문동 4,384 둔덕동 9,782

한려동 2,880 쌍봉동 32,073

중앙동 4,067 시전동 42,274

충무동 3,632 여천동 20,234

광림동 5,766 주삼동 7,873

서강동 3,384

대교동 4,945

국동 10,717

월호동 7,036

여서동 17,097

문수동 19,873

미평동 10,984

만덕동 10,257

삼일동 2,175

묘도동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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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선거구 인구수 분석

  여수시갑 : 현 125,749명으로서 하한인구수 기준 대비 9,772명이 부족함

  여수시을 : 현 148,746명으로서 하한인구수 기준 대비 13,225명이 초과됨

  여수시을 선거구 면‧동 지역 중에서 13,225명보다 적은 지역은 다음과 같음

  

지  역 인구수
율촌면 5,996
화양면 6,312

화정면 1,322

화정면개도출장소 770

둔덕동 9,782

주삼동 7,873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의견 청취 <전라남도> ∥ 23

  여수시 선거구 인구수 분석을 통해 도출된 선거구획정 조정 대안은 다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표 8> 여수시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조정 대안

대안 변경 내용 합산 인구수 특 성

대안1

화정면(1,322명)과 둔덕동

(9,782명)을 여수시갑으로 

변경

11,104명

⚪선거구간 지리적으로 근접함

⚪합산 인구수가 대안2보다 적음

⚪조정될 경우 

  여수시갑 총인구수 

           136,853명 

  여수시을 총인구수 

           137,642명

대안2

율촌면(5,996명)과 화양면

(6,312명)을 여수시갑으로 

변경

12,308명

⚪조정될 경우 

  여수시갑 총인구수 

           138,057명

  여수시을 총인구수 

           136,438명

  대안1은 화정면과 둔덕동을 여수시갑으로 조정하는 대안이다. 화정면

(1,322명)과 둔덕동(9,782명)을 합산한 인구수는 11,104명이며, 조정될 경우 여수시갑 

인구수는 136,853명, 여수시을 인구수는 137,642명이다. 

  대안2는 율촌면과 화양면을 여수시갑으로 조정하는 대안이다. 율촌면

(5,996명)과 화양면(6,312명)을 합산한 인구수는 12,308명이며, 조정될 경우 여수시갑 

인구수는 138,057명, 여수시을 인구수는 136,438명이다. 

  두 대안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대안1이 더 합리적이며 타당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대안1은 조정대상 지역이 대안2에 비해 여수시갑과 지리적으로 

더 근접하고, 합산 인구수도 대안2보다 적다. 반면 대안2는 합산 인구수에서 

여수시갑이 여수시을 보다 더 많아진 결과로 나타나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여수시갑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조정안으로서 여수시을 

선거구에 소속된 화정면과 둔덕동을 여수시갑으로 조정하는 대안을 가장 

타당한 대안으로 제안한다. 





 제22대 총선, 전남 선거구획정을 

위한 검토 의견

 나정훈 ❙ 국민의힘 전남도당 조직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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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전남 선거구획정을 위한 검토 의견  

나정훈 ❙ 국민의힘 전남도당 조직과장 

1. 전남을 위한 선거제도 방향

 1) 도·농 복합도시 전남, 지역 대표성을 위한 선거구 획정

  ❍ 국가 균형발전에 필요한 전남의 국회의원 정수 유지  

   - 수도권 및 도시 인구 집중으로 인한 선거구 분구 시 농어촌 지역선거구 정수가 

감소할 확률이 높아 지역 대표성 상실과 지역 소외 가중화 우려

     (예 : 4개 군지역 선거구를 5개 ~ 6개군 선거구로 통합시 국회의원 정수 감소 우려)

  ❍ 국회의원 정수 증가 보다, 신뢰 회복이 먼저

   - 국회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시 

의석수 증진목적이불분명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않고오히려 국민 세금 

등 부담만 더욱 증가

   -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원활히 수용하고 정책 및 사업으로 실현화 시키는 방안에 

중점화하는 것이 시급

   - 대통령제인 한국 선거제도와 타국 의원내각제를 대조해 의석수를 증진하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

 2) 농도 전남, 인구 소멸 대응과 소외감 해소를 위한 배려 필요

  ❍ 지역구 중심 선거제도 구성

   - 인구 편차 2대1 기준 적용 시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선거구 분구로 지방 

의석을 줄여야 하는 상황 발생

   -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지역 선거구 의석을 늘리는 방안 검토 필요



28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의견 청취 <전라남도>  

  ❍ 인구 외 면적을 고려한 선거제도 개편

   - 타 선거구 대비 면적이 과대한 농산어촌 선거구 점검 및 개편 검토

   - 농산어촌 지역 선거구의 경우 인구 하한선 기준 조정 등 지원방안 검토 필요

2. 합리적인 지역 정치를 위한 전남 선거구획정 검토 의견

                              

■ 전남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수 현황                          

 (단위 : 명)

 

선거구

21대 총선 기준 

인구수

(2019.1월)

22대 총선 

기준 인구수

(2023.1월)

증감수 비고

목포시 229,018 216,640 -12,378

여수시갑 135,697 125,749 -9,948
선거구 하한선 

미달 (9,772) 

여수시을 146,189 148,746 2,557

순천⸱광양⸱
곡성⸱구례갑

226,902 221,590 -5,312

순천⸱광양⸱
곡성⸱구례을

261,244 260,947 -297
 순천시 해룡면 

→ 광양시 편입

나주⸱화순 177,015 178,648 1,633

담양⸱함평⸱
영광⸱장성

178,157 171,738 -6,419

고흥⸱보성⸱
장흥⸱강진

179,480 169,008 -10,472

해남⸱완도⸱진도 150,952 142,704 -8,248

영암⸱무안⸱신안 175,776 180,937 5,161

합계 1,860,430 1,816,707 -43,723

 ▪ 지역 대표성 및 책임성 보장   ▪ 지방 인구 소멸 위기 대응 

 ▪ 지역 현안 및 소외감 해소     ▪ 도⸱농간 국토불균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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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여수시 합구 및 순천시 분구

  ❍ 여수갑⸱을 합구

   - 여수시갑 인구수가 하한선 미달로 여수갑⸱을 통합

   - 갑⸱을 정치 이권에 따른 소모적 논쟁 및 소통 부재로 인한 대립⸱분쟁 완화

   - 대학병원 유치, 여수세계박람회장 활용 등 지역 주요 현안을 통일된 

의견으로 추진 및 해결 기대

  ❍ 순천갑⸱을 분구

   - 순천시에 광양시에 편입된 해룡면을 원복시키고 선거구 상한선 초과에 

따라 순천시갑⸱을로 분구 

   - 순천시 인구의 20%(5만7천여 명)가 광양시에 속하는 비정상적인 구조와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의관심 대비 지역적으로 소외 받는 현실 개선

   - 해룡면민의 선거권 정상화와 시민 정체성 회복

  ❍ 순천갑⸱을 분구 참고자료

선거구

22대 총선 

기준 인구수

(2023.1월)

내용 비고

여수시 274.495 여수갑⸱을 합구 여수갑 상한선 초과 (3,453)

순천시갑
278,712

순천시 해룡면 원복 및 

순천시 분구 순천시을

광양⸱곡성⸱구례 203,825 순천시 해룡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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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안) 여수시·순천시 통합, 갑·을·병 총 3개 선거구로 조정

 

  ❍ 여수⸱순천 통합 및 선거구 조정

   - 여수시갑 선거구가 선거구 하한선 기준에 미달해 선거구 조정 필요

   - 여수⸱순천 간 직장인 등 유동 인구가 많고, 지역 간 접근이 용이하며 정서적⸱

지리적 이질감이 없는 편 

   - 밀집된 도시 환경과 생활권 감안해 지역구 통합으로 관광⸱문화산업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 기대

   - 전남 주요 도시 2곳 간에 경계 해제로 통합 발전을 위한 행정⸱경제⸱문화

통합 등 상생 및 협력으로 도시 경쟁력과 위상 증진 가능

  ❍ 여수⸱순천갑⸱을⸱병 선거구 조정 참고자료 

선거구

22대 총선 

기준 인구수

(2023.1월)

내용 비고

여수⸱순천갑

553,207
여수⸱순천 통합 및 

선거구 조정
여수⸱순천을
여수⸱순천병

광양⸱곡성⸱구례 203,825 순천시 해룡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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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 검토 의견

   - 전남 선거구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10석 유지 필요 

   - 순천시는 선거구 상한선 초과, 여수시는 여수시 갑 지역이 인구 하한선 

미달로 지역 현실에 맞는 선거구 개편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순천시 해룡면은 인구 1/5이 광양시에 편입돼 순천시민이 광양⸱

곡성⸱구례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선거환경 개선 필요 

   - 무엇보다 시⸱도민의 공감과 동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리⸱환경⸱

정서적 및 생활권 이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거구획정 

방안을 도출해야 하며, 정당 간의 원활한 합의를 통한 선거구획정 필요





 제22대 국희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의견

 박명기 ❙ 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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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의견  

박명기 ❙ 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

1. 시·도별 지역구 정수 배정에 대한 의견

  ❍ 지역 253석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21명 vs 비수도권 132명

     수도권 48% vs 비수도권 52%

     (인구 비율 50.1% vs 49.9% / 면적 비율 11.8% vs 88.2%)

     [별첨 자료 참조]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심화되면서, 비수도권의 지역 대표성이 

약화되고 있음.

  ❍ 4개 이상 시·군 단위를 묶은 과대 면적 지역구가 발생함. 정치활동과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온전히 대변하기 어려운 구조임.

  ❍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지역 소외라는 차별적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인구수 뿐만 아니라 면적 또는 행정단위 등을 고려한 시·도별 

지역구 의석 배정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2.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한 의견

  ❍ 공직선거법 25조 2항에서는‘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제1항 

제2호의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인구비례 ‘2:1’이라는 인구범위 원칙과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에 대한 인구집중, 농산어촌 지역의 광역자치도 및 군 지역의 상대적 

인구 감소율 증가로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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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에서는 4개 시·군 단위를 묶은 과대 면적 지역구가 3군데임.

    - 순천시 해룡면 +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 담양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 지역 균형발전과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 마련이 필요함(例> 1개 지역구에 5개 시·군이 초과될 수 없도록 과대 면적 

지역구 획정 금지 조항 마련 등).

  ❍ 과대 면적 지역구를 최소화하여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불가피하게 

지역구 의석 증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석 증가 필요성에 대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 제출이 필요함.

3.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분할 금지 원칙 준수

  ❍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 2호는‘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인구범위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21대 당시‘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을’선거구가 전라남도 

전체 선거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하에 예외적으로 순천시 

일부를 분할하여 선거구를 구성했으나, 공직선거법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음.

  ❍ 이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시‘하나의 자치구·시·군의 분할 금지’

원칙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의견 청취 <전라남도> ∥ 37

4. 마무리하며

  ❍ 인구감소와 집중, 이동 등 사회 변화와 지역 간 격차 심화에 따른 선거구 

획정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음.

  ❍ 특히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을 동시에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조건임. 

특히 표의 비례성은 현 선거제도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 또한 국회가 매번 공직선거법과 선거구획정을 위한 전제 조건 등에 대한 

늦장 논의로 국민의 기본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빠른 논의를 촉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 오히려 국회를 재촉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법률상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한 밖이라 하더라도, 표의 지역

대표성과 비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국회에 개진해 

줄 것을 요청함.

[※ 별첨]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정수]

시도명 정수
인구수

(2020.3.24.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면적(㎢)
(2022.12.31.기준)

서울특별시 49
121(47.8%) 25,967,317(50.1%) 11,872(11.8%)경기도 59

인천광역시 13
부산광역시 18

132(52.2%) 25,875,951(49.9%) 88,571(88.2%)

대구광역시 12
광주광역시 8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6

세종특별자치시 2
강원도 8
충청북도 8
충청남도 11
전라북도 10
전라남도 10
경상북도 13
경상남도 16

제주특별자치도 3

합계 253 253(100%) 51,843,268(100%) 100,443(100%)





 전라남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의견

 송영종 ❙ 목포 경실련 前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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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의견  

송영종 ❙ 목포 경실련 前 공동대표 

   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는 국회에서 

진행되다가 여야가 의견을 모으지 못해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이다.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 소위 구성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년 전,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돼야 

하지만 국회에서의 지역선거구 수와 시도별 의원 정수가 합의되지 않아 

지난 4월 10일까지였던 법정시한을 넘겼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국회 정개특위에 공문 등을 통해서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줄 것을 촉구했는데, 국회에서는 아직 통보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지연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국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된다.

  17대 국회의원선거 때부터 22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재까지 선거구 

획정은 선거 한 두 달 전에야 비로소 이뤄졌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까지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정치권이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치권을 걱정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선거구 획정 지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유권자들이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유권자가 해당 후보자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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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을 침해받지 않아야 하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민의를 왜곡하여 거대양당의 기득권과 

망국적 지역주의를 재생산하는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오랫동안 

우리 정치의 후진적 대립 주의와 극단적 진영주의, 민심과 유리된 계파정치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획기적인 선거제도 개혁으로 한국 정치를 근본

부터 바꿔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2%이고, 선거제 개편 필요성의 이유로 다양성 반영 29%, 

정책 국회로 발전이 23%, 대결 정치 해소가 21%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는 이러한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 현재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

한다.<개정 2016. 3. 3.>

1.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주민등록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2.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ㆍ시ㆍ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

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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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의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6. 3. 3.>

③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16. 3. 3.>

[제목개정 2016. 3. 3.]

[2004. 3. 12. 법률 제7189호에 의하여 2001. 10. 25.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된 별표 1을 개정함.]

[2016. 3. 3. 법률 제14073호에 의하여 2014. 10.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3항 별표 1을 개정함.]

■ 선거제도

  현재 선거제도는 253석은 다수 대표제(소선거구제) 방식을 통해 지역구에서 

1등을 선출하고 있으며, 47석은 비례대표제 방식을 통해 정당득표율에 비례

하여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듯 다수대표제 방식을 통해 선출하는 방식은 호남, 영남 등 

지역주의에 편승하고 있는 기득권 양당에 매우 유리한 방식이라는 점이다. 

  지난번 국회의원선거 때 기득권 거대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후퇴시키고, 이도 모자라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완전히 뒤엎는 

위성정당을 창당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었다.

  지역구에서 더 많은 표를 차지하는 후보를 선출하는 다수 대표제 방식은 

사표 발생, 불비례성의 문제로 인해 기득권 양당에 훨씬 유리하니,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방식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득권 양당정치도 타파하고, 정치권의 정책대결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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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인구 

  전라남도 총인구는 2004년 200만 명대, 2017년 190만 명대가 무너졌다. 

2022년 말 기준 전라남도의 총인구는 181만 명으로 조만간 180만 명대도 

붕괴될 전망이다. 

  20년 새 20만 명이 줄었다. 인구지표의 중요도를 감안한다면, 이른바 인구

절벽 혹은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는 당연하다. 

 요컨대 인구 문제는 지역 현안 중 중요도와 시급성에서 맨 위를 차지하고 있다. 

 산술적 인구 감소는 생산가능인구 급감과 초고령화로 이어지며 지역 생존을 

걱정하게 만든다.

 지난 10여 년간 인구 문제는 국가와 지역의 핵심 의제가 되었다. 

 각종 출산율 회복 대책과 함께 출산장려정책은 국정과제의 단골 메뉴이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비판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벌써 4차 계획까지 

수립되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에 인구 관련 부서를 설치했다. 

 지방정부도 인구, 청년 명칭을 한 부서를 신설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 투자사업 도입과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도 있었다.

 현재까지 시원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 전라남도 면적과 행정구역

 전라남도의 면적은 전 국토의 12.2%인 1만 2,246.82㎢이다.

22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10개 국회의원 지역구가 있으며 획정

기준 불부합 국회의원 선거구는 여수시 갑 선거구 1곳이다

 인구수 : 125,749명(-9,772명)

 하한 인구수=135,5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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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복지 관점을 넘어 인구통계, 여성주의, 산업, 지역개발, 행정관리 등 

여러 접근방법을 시도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은 사회복지 관점을 중심으로 백화점식으로 운영

되어 왔다. 

  오래전부터 인구 통계적 관점에서 지방소멸의 위기를 경고하는 학자들이 

등장했다.

  지역 정치인은 여전히 투자와 기업 유치를 외치고, 이를 위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주문한다. 

  문제 인식의 프레임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게 현실이다.

■ 현재 획정 문제 지역

  지난 21대 선거에서 인구 5만 7천 명인 순천 해룡면을 떼어 광양에 합구 

시키면서‘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선거구인 순천은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아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일부 순천 유권자가 광양의 국회의원을 뽑는 기형적인 선거구가 되어 논란의 

대상이 됐다.

 

● 개선 방안

 1. 공직선거법 개정

  공직선거법 부칙 제2조 제2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하여 소멸되어 가는 지역의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특례조항을 확대하여 개정

* 헌법재판소는 선거구별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50% 이상이 발생

하는 선거구는 평등선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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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편차의 허용한계가 33.3%가 바람직하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소멸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2. 선거구 획정시 면적 고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인구수뿐만 아니라 면적이 넓은 지역은 

가중 적용하는 방식의 선거구 특례 제도 신설 필요(연구 용역 필요)

 3. 획정 문제 지역 탄력 적용

  순천과 같은 특수한 경우 지역구를 그대로 적용하는 정치 셈법 필요

 4. 선거제도 개선

  논의되고 있는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모두 각각 장단점이 있는 만큼, 

정치 집단 간 유불리에 따라 주민 의사와 관계없는 기형적인 선거구는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성이 강화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위성정당 방지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5.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상설화와 권한 

 선거구 획정을 당리당략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정 정당이나 개인에게 유리한 선거구의 획정을 방지하며 게리

맨더링 방지와 지역선거구 수와 시도별 의원 정수까지 확정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전남 지역

선거구 획정에 관한 의견

 지병근 ❙ 조선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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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전남 지역 선거구 획정에 관한 의견 

지병근 ❙ 조선대학교 교수

I. 의견 제출의 경과 및 전반적인 지역사회 여론

- 전남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관한 지역민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음.

-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제공한 자료와 안내를 받아 수집한 

기초자료를 활용하였음.

- 현행 선거제도가 유지될 경우 최소한 전남의 10석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지역민의 의견이 강함. 

- 5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단일선거구로 획정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를 획정할 때 순천시를 분구하며 순천시 해룡면을 

광양시와 함께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선거구에 포함한 것에 대한 

불만이 남아 있음. 

II. 쟁점 및 의견

1. 쟁점

- 나주와 무안을 제외하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시기(기준일 2019.1.31.)에 

비해서 전남의 인구가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선거구 수가 감소할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부록 1 참조).

- 전남에서 획정 기준 불부합 국회의원지역선거구(상하한 인구수 하한: 

135,521명, 상한: 271,042명)는 여수시 갑(전남 여수시갑 125,749) 1곳으로 이 선거구가 

독립적인 선거구를 유지하려면 부족한 인구(△9,772)를 보유한 인접 지역을 

포함한 새로운 선거구 획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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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갑‧을 선거구 합산 인구(274,495명)는 단일 선거구 인구 상한선을 

초과함.

- 이에 대하여 1) 여수시을(148,746명)의 일부 지역을 분할하여 여수시갑에 

포함하는 방안, 2) 순천시 해룡면(57,122명)을 여수시 갑에 포함하는 방안, 

3) 광양곡성구례선거구+여수순천 갑을병 선거구로 재편하는 방안이 일부

에서 제안되었음.

2. 의견

  1) 조속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함

- 선거구획정 법정기일이 지켜지지 않아 국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있음.

- 선거구 획정의 지연은 인지도가 낮은 정치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함.

- 정당의 후보 공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 

-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를 도출해야 함.

-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시한을 정해 이를 경과할 경우 현행 선거법을 준용

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선거구 획정에 반영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전남의 인구수 감소에 따른 지역민들의 상실감과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비수도권이나 농산어촌 지역이 최소한 기존의 의석비/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공직선거법 25조 2항 : 인구비례 2:1 범위 내에서“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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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선거구 획정 제안 

- 여수시을 선거구에 속하는 둔덕동은 인구가 9,782명(2023.1.31. 기준)이며 

여수시갑선거구와 인접하고 있음(최소 행정단위 편입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순천시 해룡면(57,122명)을 여수시 갑과 통합할 경우 해룡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기존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여수순천 통합선거구(갑을병) 구성방안은 지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추진 가능 

<표 1> 여수시 행정구역별 인구수

 행정구역 인구수 행정구역 인구수
 돌산읍 2,515  서강동 3,384

 돌산읍우두출장소 8,320  대교동 4,945
 돌산읍죽포출장소 1,862  국동 10,717

 소라면 22,110  월호동 7,036
 율촌면 5,996  여서동 17,097
 화양면 6,312  문수동 19,873
 남면 2,696  미평동 10,984
 화정면 1,322  둔덕동 9,782

 화정면개도출장소 770  만덕동 10,257
 삼산면 2,014  쌍봉동 32,073
 동문동 4,384  시전동 42,274
 한려동 2,880  여천동 20,234
 중앙동 4,067  주삼동 7,873
 충무동 3,632  삼일동 2,175
 광림동 5,766  묘도동 1,145
 전체 274,495

주 : 붉은 글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여수시을 선거구, 나머지는 여수시갑 선거구

자료 출처: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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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타 

- 지역의견 청취를 위해 참석자들에게 의견 제시에 필요한 기초 자료는 

다음과 같음: 선거구별 인구수, 선거구내 읍면동별 인구수 비교표(선거구 간 

인구수 불균형 조정, 선거구내 구역 조정 등을 위해 필수적임), 지리적 인접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

-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 초안을 먼저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획정안의 검증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획정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부록 1> 전남 인구수 변화(2019년 1월, 2023년 1월)

총인구수
인구수 증가 인구 증가율2019년 1월 2023년 1월

전라남도  1,878,904 1,816,707 -62197 -3.3%
 목포시 231,890 216,640 -15250 -6.6%
 여수시 283,114 274,495 -8619 -3.0%
 순천시 280,150 278,712 -1438 -0.5%
 나주시 114,129 116,672 2543 2.2%
 광양시 153,879 152,163 -1716 -1.1%
 담양군 46,754 45,749 -1005 -2.1%
 곡성군 29,577 27,070 -2507 -8.5%
 구례군 26,810 24,592 -2218 -8.3%
 고흥군 65,748 61,805 -3943 -6.0%
 보성군 42,714 38,439 -4275 -10.0%
 화순군 63,658 61,976 -1682 -2.6%
 장흥군 39,225 35,607 -3618 -9.2%
 강진군 36,023 33,157 -2866 -8.0%
 해남군 71,675 65,742 -5933 -8.3%
 영암군 54,629 52,363 -2266 -4.1%
 무안군 82,055 90,767 8712 10.6%
 함평군 33,339 30,767 -2572 -7.7%
 영광군 54,091 52,179 -1912 -3.5%
 장성군 45,740 43,043 -2697 -5.9%
 완도군 51,406 47,490 -3916 -7.6%
 진도군 31,147 29,472 -1675 -5.4%
 신안군 41,151 37,807 -3344 -8.1%

자료 출처: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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